
312노동부고용안정대책은 

880만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책 포기 선언이다

지난 12일, 노동부가 발표한 ‘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’은 ➀ 계약직노동자의 고용기

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, ➁ 파견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의 확대, ➂ 그리고 기업

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50%까지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과 ➃ 차별시정기간을 3개

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. 

이 대책의 배경을 두고 노동부는 항상 이야기한다. ‘사용기간 2년이 다된 비정규직

들이 계약해지 되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’라고. 

노동부는 제발 이런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말하라. 목적은 오로지 사용자들

이 아무 부담 없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!

2년 이든, 4년 이든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

보호수단이 될 수 없다. 계약기간에 공란두기, 원하는 만큼 3

개월, 1개월 심지어 2주 단위로 계약하고 기간 만료라는 이유

로 손쉽게 해고하는 것이 상담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

것이 사업주의 현재이다. 이런 사업주들의 ‘자율’을 무슨 근거

로 호언장담할 수 있겠는가? 

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주가 ‘2년간의 사회보험료 절반’과 ‘정

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’ 중 전자를 택할 사업주가 

얼마나 될까? 왜 이래, 아마추어같이. 이런 무책임한 대책이 

전혀 정규직전환효과가 되지 않음은 모두가 안다는 걸 인정하

자. 

게다가 그 와중에 차별시정기간을 늘리자고 이야기하였다.

언제 일자리를 뺏길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지위의 비정규직노동

자가 차별시정기간이 늘어나면 차별시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?

제발 본질을 보자. 핵심은,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는지, 왜 차별받으면서도 이

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지를 밝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. 

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책을 이야기하는데, 왜 노동부는 귓등으로도 듣질 않는지 모

르겠다.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고,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

인가. 이런 대책일색이라면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, 가래로 막게 될 상황에 봉착

하여 결국에는 아무것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. 



임시방편을 남발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.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혜와 보호를 받을 

수 있어야할 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, 영원한 ‘비정규직’에 고착시키는 

결과를 불러온다면, 이번 대책은 전면 폐기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. 

노동부의 2008년도 고용동향 주요특징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(임시직, 일용직, 여

성 자영자, 저학력, 기간제) 위주로 취업자가 감소하여,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차

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은 비정규직, 여성들이다. 고용평등상담사례에서는 ‘회사 사정

이 어렵다’, ‘지금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’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고를 감

행하고 있다. 이러한 시점에 잘못된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전면 희생을 담보로 한 

경제 회생은 무의미하고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다. 2년의 사용기간을 

앞두고 편의적인 해고 위험에 처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

전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다. 노동부

는 비정규직 차별해소,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역할을 다

해야 할 것이다. 

 

경제를 살리겠다고 줄 창 내놓는 것이 모두 ‘기업하기 좋은’ 것들이다. 기업하기 좋

은 조건은 단순히 사업주에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노동자를 내어주는 것이 

아니라, 내수를 살려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. 내수를 살리는 길은 곧 노동자

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임을 직시하여, 이번 대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

다시 처음부터 무엇이 본질이고, 대안인지 고민하기 바란다. 






